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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

담당 신동화 간사 

논평 사법부 사찰 문건 국정원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 

총 쪽

1.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(12/16)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

대법원장,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. 이 문

건은 국가정보원(이하 국정원)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

다.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

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. 따라서 국회는 국정원이 이 문서를 만들었

는지를 포함하여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

명해야 할 것이다. 

2.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 공개한 문서는 국정원을 지칭하는 

‘차’라는 워터마크 자국이 복사본에 드러나 있고, 파기시한도 명기되

어 있다.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볼 때 이 문서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

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.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

관(IO)의 국회, 정당,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, 관련 조직을 폐지한 

바 있다.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당시 국정원 개혁방안이 얼마나 유명무실

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.

3. 현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를 “국

내 보안정보(대공, 대정부전복, 방첩,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)”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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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 있다. 그러나 국정원은 동향보고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를 광범위

하게 수집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.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이다. 

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. 정보수집 

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,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

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. 끝


